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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설립취소에 부쳐 -

유아교육 정상화, 이제 시작이다.

유치원 3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 취소를 환영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2017년 7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가 한유총의 

무력행사로 무산된 그 순간 엄마들은 현장에 있었다. 되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만큼 변화된 유

아교육 정책과 방향성을 듣고 싶었던 엄마들은 그 자리에서 한없이 참담했다. 유치원에서는 품위와 경

륜을 자랑하는 교육자들이었지만, 수 백 명이 떼거지로 몰려와 악다구니와 협박으로 토론회를 원천봉쇄

하고 결국 무산시켰다고 환호하던 그들은 더 이상 우리아이들의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것이 공무집행방

해라는 범죄행위란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

“휴원 한다고 하면 엄마들 꼼짝도 못한다!”

아이와 함께 있었던 우리들은 서둘러 아이 귀를 막았지만, 유치원 이사장·원장들의 이기심과 잇속만 

가득했던 그 광경마저 막을 수는 없었다. 세미나가 무산 되었다며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립유치원 원장

들의 민낯을 본 그 날로 유치원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다. 그렇게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

해 집단휴원·폐원을 거듭하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와 교육청을 흔들던 한유총은 급기야 2019년 3월 5

일 개학을 연기했다. 아이들에게 처음 학교로 가는 기쁨을 빼앗고 아이들과 양육자들을 일상을 뒤흔들

었다.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설립을 취소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다.

“우리는 이제 안다.”

한유총이 그토록 유치원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만 주장하며, 유아교육의 주인인 아이들의 교육권을 외

면하고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적극 비호하며 아이들과 양육자들을 등진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염원했던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아

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돌봄권을 침해한 한유총의 설립 취소는 마땅한 결과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한유총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아이들 먹을거리마저 



아껴서 돈을 벌어 갈 동안 방관한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고 싶다. 오늘 설립취소를 계기로 교

육당국과 정치권은 오랜 적폐 세력과의 동거를 이제 끝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사

립유치원의 인사관리에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아이들과 양육

자들이 유치원 운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설립취소 신청한 그 날,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유총이 사단법

인격을 상실한다 하여도 아이들과 양육자들 그리고 양심 있는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욕한 댓가를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한유총은 설립취소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반성도 없고, 적반하장으로 불법적인 집단휴

원을 감행한 한유총이 유아교육 단체이자 사립유치원 단체의 대표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엄마의 이름

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를 저지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이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그동안 한유총이란 이

익집단으로 인해 훼손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도록 유치원 3법의 원안대로 조속히 통화시켜라! 

유아교육 파탄의 책임을 한유총에 전가하고 오늘 한유총 설립취소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자기혁신과 개혁을 유야무야 얼버무릴 생각 마라. 엄마들이 지켜보고 있다. 

2019년 4월 22일

정치하는엄마들


